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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해외 독립재정기구(IFI) 방문을 통한 독립재정기구 간 국제협력‧공조 

체계 강화

❑ 해외 의회예산기구(PBO) 방문 등을 통한 예산정책 기관 교류 확대

❑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해외 산업 ‧ 에너지 정책 현장 방문

2 출장 지역

❑ 스웨덴 스톡홀름

❑ 독일 베를린

3 출장 기간

❑ 2026. 3. 25.(수) ~ 2026. 4. 1.(수), 6박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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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단

❑ 단  장 : 지동하(국회예산정책처장)

❑ 단  원

◦ 박애린(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

◦ 양성민(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 윤해숙(기획예산담당관실 대외협력주무관)

4 출장 일정

일자 주요내용

3.25.(수) 출발 (서울 → 스톡홀름)

3.26.(목)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CLAB) 시찰

3.27.(금)

스웨덴 기후기업부 면담

스웨덴 원자력원료폐기물관리회사(SKB) 면담

스웨덴 재정정책심의회(IFI) 면담

3.28.(토) 이동 (스톡홀름 → 베를린)

3.29.(일) 자료 수집 및 정리

3.30.(월)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사무국 면담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면담

독일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 면담

3.31.(화)
프라운호퍼 IZM 연구소 방문

귀국 (베를린 → 서울)

4.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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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 독립재정기구 간 의견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에 대한 국제적

인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독립재정기구로서의 활동에 관한 시사점 도출

◦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와 국가부채 및 재정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 공유

◦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의 운영 형태와 최근의 활동 동향을 파악하여 독

립재정기구의 활동 영역에 대한 인식을 확대

 의회예산기구 간 의견 교류를 통해 해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의정지원 개선에 관한 시사점 도출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사무국 면담을 통해 독일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최근 심의 동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과 독일의 예산안 심의 과정,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정지원 개선 소요 점검

 해외 산업 ‧ 에너지 정책 현장 방문 및 정책 관계자 면담을 통해 원자

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정책현안 관련 해외 동향 면밀 점검

◦ 스웨덴 기후기업부 및 독일 경제에너지부 면담을 통해 ‘에너지믹스’ 정

책의 방향성, 전력망 구축 및 정비 정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

스 감축 목표 실현 방안 등을 청취

◦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CLAB), 원자력원료폐기물관리회사

(SKB)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용후연료봉 

등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외 정책 사례를 점검

◦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면담을 통해 민간 싱크탱크 관점에서 독일

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청취

◦ 독일 프라운호퍼 IZM 연구소 방문을 통해 해외 국비 지원 연구기관의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최근 독일 기술 동향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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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CLAB) 시찰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3:30~15:00

❑ 장소  : 스웨덴 오스카르샴(Oskarshamn), CLAB 시설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SKB) Magnus Holmquivist SKB International 대표이사 등 3인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연 경제전문관

 

❑ 현장 안내자 인적 사항

성 명
Magnus Holmquivist

(매그누스 홈퀴비스트)

직 책
SKB International Managing Director

(President, 대표이사)

주요경력

 ᄋ 2012년 10월 ~ 현재 : SKB International AB 사장

 ᄋ 2010년 ~ 2012년 : SKB 컨설팅 국장

 ᄋ 2007년 ~ 2010년 : SKB 사업개발팀장

 ᄋ 2003년 ~ 2007년 : GEOSIGMA AB 방폐물관리과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 5

❑ 방문 사진

  ※ 보안시설로 시설 내 촬영 제한, 허가 구역 내 촬영



6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나 주요 내용

(1) CLAB 개요 및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저장

❑ CLAB은 방사성폐기물의 일시적 저장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중간저

장시설로, 최초에는 짧은 기간(3~5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확장 공사도 진행 중임

 

❑ 원자력발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여전히 필요함

 

❑ 스웨덴은 최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고속증식로 가능성도 고

려하고 있어 해당 공정과의 연결 등을 감안하여 습식 저장을 채택

◦ 방사성폐기물의 국내외 이송, 타국의 핵무기 제작 위험성 등을 고려하

여 자국 내 직접 처분(습식 저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당시 건식 저장 기술이 미성숙 또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CLAB 부지 내에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3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2기는 해체 중이고 1기는 가동 중임

◦ 용접, 검사 등 사용후핵연료 캡슐화 시설을 위한 부지로 전환 계획 중임

(2) CLAB의 방사성폐기물 운송 ‧ 보관

❑ 사용후핵연료는 사용 종료 1년 이후 중간저장시설로 이동

 

❑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스웨덴 각지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들로부터 

운송용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음

◦ CLAB에 도착한 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용 용기로 이동하여 물 속에서 

보관함(습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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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는 운송된 이후 구리 보관용기에 담기며, 용접된 이후 수

조로 이동함

◦ SKB가 기술을 개발했고, 핀란드의 포시바(Posiva)1)가 이를 도입하여 

활용 중임

◦ 폐기물 보관 수조는 연료와 외부 사이의 공간을 2m 이상의 물로 채우

도록 구성하였고 깊이는 12m임

 

❑ 중간저장시설은 100~150년 정도의 장기간 저장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

상 보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우 오랜 기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최종저장시설이 필요함

1) 포시바(Posiva)는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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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CLAB 개요

구분 내용

명칭
Central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Spent Nuclear Fuel

중앙집중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운영기관

SKB (원전 운영사 공동 설립)

(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

스웨덴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회사)

* 성격 : 원전 운영사 공동 조직

* 역할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시설 운영 및 건설

* 재원 : Nuclear Waste Fund

※ 전력 생산량 기반 사업자 부담금으로 기금 조성

* 직원 : 약 500명(외부 전문가 포함 시 700명 이상)

* 최종처분시설및캡슐화시설투자규모 : 약 190억 SEK(약 2조원)

운영 시작 1985년

시설 유형

중앙집중형 중간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를 운송 후 저장, 원전 부지 저장을 최소화)

*한국은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

저장 방식 습식 저장 (Spent fuel pool)

저장 기간 30~40년 저장 → 최종처분시설 이동

시설 위치 지하 약 30m 암반층(자연 차폐 및 안전성 확보)

저장 대상 스웨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총 저장

용량
약 8,000 tonU* (확장 승인 시 11,000 tonU)

※ tonU = uranium 기준 사용후핵연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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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 방폐물 관리 프레임워크

ㅇ 담당부처 : 기후 및 기업부(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

    ※ `23년 1월 1일 신설(환경부와 기업혁신부 통합), 에너지·경제·산업 장관은 

신규원전 건설 등 원자력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반면, 기후환경 장관은  

규제기관(SSM)의 방폐물관리 지원 

ㅇ 근거법 : ｢원자력활동법｣(`84년) 및 연구개발계획(`92년)

    ※ 원자력활동법(Nuclear Activities Act)에 따라 관리기관(SKB)이 관리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 관련 계획을 검토ㆍ평가

ㅇ 기관성격 : 정부부처

ㅇ 관리정책 : 원자력활동법 및 원자력활동법에 관한 조례, 방사선 

방호법 및 방사선방호법에 관한 조례 등

ㅇ 관계부처

- (안전규제) 스웨덴방사선안전청(SSM,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술,정책 자문) 방폐물 국가위원회

< 스웨덴 방폐물 관리 개황 >

방폐물 유형 발생지 처분 방식

극저준위
운영 폐기물, 해체 폐기물
핵연료 정련시설 발생 폐기물

자체 처분

단반감기 
중저준위

운영 폐기물, 해체 폐기물
폐밀봉선원

단반감기 방폐물 
처분시설(SFR)

* 포스마크에 위치

장반감기 
중저준위

원자로 내부 부품
초음속우라늄 폐기물
고활성화 밀봉선원

장반감기 방폐물 
처분시설(SFL)

* 심층처분시설 내 중간 심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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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물 관리 정책

ㅇ 처분정책 : 직접처분

ㅇ 처분책임 : 전력사(책임이 정부에게 있지 않음)

□ 방폐물 관리 사업자 : SKB(핵연료및방폐물관리기관)(`72년)

ㅇ (기관성격) 원자력 발전사들이 설립한 합작회사

ㅇ (업무범위)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 중간저장, 처리,
처분

□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ㅇ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원전 부지 내 매립하며, 원전 운

영사가 직접 처분

ㅇ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단반감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LILW)는 SKB가 SFR 중저준위 처분시설에 처분, 장반감

기 LILW는 Clab에 저장, SFL에 처분 예정

□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ㅇ (임시저장시설) Forsmark, Oskarshamn, Ringhals 원전에서 초기 

냉각을 목적으로 습식 저장 수조 운영

ㅇ (중간저장시설) Clab 습식 중간저장시설 운영 중(`85년~), 시설과 

연결된 재포장시설 건설 준비 단계 

- Clab은 지하 40m 깊이에 건설, 용량은 SNF 11,000톤이며 현재 

8,000톤 저장 중

방폐물 유형 발생지 처분 방식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시설(SFK)
* 포스마크에 건설 중

(`35년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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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b 중간저장시설과 연계하여 해당부지 지상에 재포장시설을 

건설 예정(`29년)으로, `25년 12월 기준 재포장시설의 설계 마무

리 단계 

ㅇ (지하연구시설) Aspo 연구용 URL(지하연구시설) 운영(`95년~)

- Aspo 섬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인 Aspo HRL(Hard Rock Lab.)
을 건설하고, '95년부터 지하실험ㆍ처분실증 등 수행

- 30년 간의 R&D 활동을 통해 설립 목적을 모두 달성, 현재 마지

막 실험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지하시설 해체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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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기후기업부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09:00~10:00
 

❑ 장소 : 스웨덴 정부 청사(기후기업부)

(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 Herkulesgatan 17)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스웨덴 정부) Ms. Åsa Johansson(아사 요한슨) 기후기업부 국장, 

Mr. Jakob Holthuis(야콥 홀트하이스) 외교부 과장 등 4인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박복희 참사관

  

❑ 주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Ms. Åsa Johansson(아사 요한슨)

직 책 기후기업부 내 EU 및 외무부서장(국장)

주요경력
EU 상주대표부 경제‧재무참사관

총리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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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사진

나 주요 내용

(1)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

❑ 전력 생산의 99%가 무(無)화석연료(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 활용)

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규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 또

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충당할 예정임

 

❑ 인접국과의 연계 전력망을 갖추고 6개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 

케이블을 가지고 있음

◦ 국토가 넓고 길어 장거리 송전이 중요 과제이고, 낡은 송전망의 대규

모 현대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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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부문과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크므로 해당 영역에서 향후 

전기화가 진전되는 것을 희망함

◦ 예컨대, 북부 스웨덴에서 수소를 이용한 제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수소 생산에 막대한 신규 전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열병합발전을 실시하고 있고, 히트펌프가 보급

되어 있어 난방부문에서는 석유, 가스 의존도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

 

❑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되고 있음

◦ 현재 스웨덴 전력 생산의 30%는 원자력에너지이고, 6기의 원전이 가

동 중임

(2)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 스웨덴 정부는 2035년까지 2.5GW의 신규 원전을 확보할 계획으로, 원

전 코디네이터와 신규 원전을 위한 국가보조 및 위험분담식 금융보조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스웨덴 정부는 원자력 분야 연구, 혁신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웨

덴이 신규 원전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

기를 희망함

 

❑ 현재 스웨덴에는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최소 60년 운영을 고려하

고 있으며, 추가 연장하는 논의도 계속 중임

 

❑ 기본적인 폐기물 관리책임은 허가보유자에게 있고,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나 최종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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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건설 규제 폐지, 인허가 심사 절차 효율화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 3개의 원전 부지에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 수가 10기로 제한되

어 폐쇄 원전을 대체하는 수준에서만 원전 건설이 허용되었으나 2023

년 제한을 폐지하였음

 

❑ 사용후핵연료에 관하여는 최종처분장, 캡슐화 시설, 폐기물 운송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종처분장 후보지 탐색 및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 기존 원전 부지 인근에 최종처분장(포스마크)가 자리잡은 것은 주민들

이 해당 산업에 익숙하여 수용성을 얻기 용이했기 때문임 

❑ 최종처분은 폐연료를 구리 캐니스터에 넣어 기반암 내에 저장하고 그 

주위를 벤토나이트 점토가 둘러싸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총 6,000여개의 캐니스터가 필요하고 개당 2t 규모이며, 캡슐화 작업 

전체에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SKB는 2011년 최종 처분장을 신청했고 12년 후에 승인을 얻었음

(3) 주요 문답 내용

❑ 원전 건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어떤 점에 집

중하고 있는지?

◦ 스웨덴의 금융지원 체계는 타 국과 비교할 때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함

◦ 스웨덴은 최근 원전 신규 건설이 없어 해당 산업생태계가 비활성화되

어 있으므로, 원전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SMR과 같은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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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찾고자 함

◦ 숙련된 기술인력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

축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데, 한국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음

❑ 최종 폐기물 저장 시설은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지?

◦ 현재 처분장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은 시작되었음

◦ 다만, 아직 시간이 있고 중간저장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으며, 캡슐화시

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10여년 안에 첫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회적 수용성과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 개방성과 열린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함. 복잡한 과학보다

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SKB는 점진적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 3년마다 사업 진척을 공개 보

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지역 지원 정책에 정부가 재정적‧정책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있는지?

◦ 핵폐기물기금에 적립되는 수수료 일부가 주민의 수용성 확보 활동에 

사용되나, 이는 산업계가 부담하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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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웨덴 기후기업부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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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 원자력원료폐기물관리회사(SKB)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13:30~15:00
 

❑ 장소 : 스웨덴 솔나(Solna), SKB 본사 건물

(Evenemangsgatan 13, 169 79 Solna, 스웨덴)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SKB) Magnus Holmquivist(매그누스 홈퀴비스트) SKB International 

대표이사

 

❑ 주면담자 인적사항 : CLAB 방문 현장 안내자 인적사항 참고

 

❑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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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및 폐기물관리 주요 연혁

❑ 스웨덴은 과거 12기의 원자로를 가동했고 현재 원자로 6기(링할스 2기, 

포스마크 3기, 오스카샴 1기)를 운영 중이며, 링할스 지역에 3~5기의 

SMR 건설을 검토 중임

◦ 스웨덴의 전력 구성은 원전 40%, 수력 50%, 풍력‧태양광이 10% 수준

으로,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과거 스웨덴은 해안 전역에 중수로 47기와 재처리 공장 건설 계획이 

있었으나, 해당 계획이 폐기되면서 폐기물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음

 

❑ 1976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책임이 원자로 소

유자에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함

◦ 폐기물 관리 재원조달체계 마련, 해상 운송 시스템 구축,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 마련, 최종처분장 확보, 고준위폐기물 등의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함

◦ 1976년 전력회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리회사인 SKB가 설립되었음

  

❑ 이후 사용후핵연료 등의 안전한 처리가 입증되기 전에는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없다는 법령이 제정되어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을 다룬 

KBS(핵연료안전) 방법이 제시되었음

◦ 1983년 제시된 KBS-3 방법은 SKB가 개발하였고, 핀란드 등 여러 국

가에서 참고, 채택한 방법임

 

❑ 1981년 원전이 생산한 전력량에 비례하여 각 전력사가 기금을 적립하

는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음

◦ SKB가 비용추계를 하고 이를 정부와 국가부채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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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폐기물의 해상운송체계가 마련되었고 1986년 폐기물의 중간저

장시설인 CLAB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1988년 운영 관련 폐기물의 최

종처분장(중‧저준위, SFR)을 마련하였음

  

❑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1977년 KBS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스웨덴과 미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96년부터는 별도

의 지하연구시설(URL)을 운영하였음

◦ 1998년 캐니스터, 용접 기술 등을 연구하기 위한 캐니스터 연구소를, 

2007년 최종처분에 필요한 벤토나이트(광물질) 연구소를 마련하였음

 

❑ 최종처분시설은 포스마크에 건설할 예정으로 2027년 착공, 2030년 운

영 개시를 기대하고 있음

◦ 초기 후보지는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이었음. 주

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서 바로 철수하였는데, 최종처분시설을 원하

지 않는 지역에서는 바로 물러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처분지 선정 절

차의 신뢰성을 높였음

◦ 적절한 암반 기반을 가진 원자력 산업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처분지를 

다시 모색하였는데, 오스카샴과 포스마크가 대상지가 되었음

◦ 포스마크는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오스카샴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평

가를 받아 포스마크에 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

고 10여년 가량의 허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으며 2027년 착공, 

2030년 운영 개시를 기대하고 있음

◦ 초기 SKB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고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일반 주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으나, 오랜 기간 지역사회

와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포스마크, 오스카샴의 주민 지지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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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분을 위한 캡슐화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해체 폐기물용 

시설과 장기 저‧중준위 폐기물 처분시설도 별도로 필요함

◦ 장기 저‧중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2050년 정도에 확보할 것을 예정하

고 있고 아직 처분지는 정해지지 않았음

◦ 10~20년간 최종처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경험을 쌓게 되면 유사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SKB의 법적 책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와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되어 향후 신규 원전이 추진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주요 문답 내용

❑ 왜 CLAB이 건설될 필요가 있었는지?

◦ 업계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저장기간

이 길어지는 직접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었음

◦ 소재지도 지반과 규모, 해상운송 등에서 실용성을 갖추고 있었음

◦ 건식 저장기술이 좋은 대안이 되기는 어려웠고, 원전 부지에 소규모의 

저장시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었음

◦ 건식 저장은 습식 저장에 비해 상시 운영인력이 적게 필요하므로 현재

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CLAB, 캡슐화시설, 최종처분장의 운영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 CLAB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캡슐화시설에서 밀봉한 뒤 해상

운송을 통해 최종처분장으로 이송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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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벤토나이트를 깔고, 그 위에 캐니스터를 놓은 뒤 다시 벤토나

이트로 덮어 채운 뒤 벤토나이트로 터널 전체를 메움

 

❑ CLAB, 캡슐화시설은 오스카르샴에 있고 최종처분장은 포스마크에 위

치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포스마크의 지반 구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보관

을 위한 수조 시스템이 필요한 이상 캡슐화시설을 포스마크에 건설하

는 것도 비용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CLAB은 어떤 방식으로 방사선 방호를 달성하고 안전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CLAB 건설 당시 건식 저장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고 프랑스 재

처리시설의 습식 저장 시스템을 참고하였는데, 기본 개념은 프랑스의 

저장 수조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위치가 지하에 있는 것임

◦ 중요한 안전원칙은 임계에 도달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냉각하여야 한

다는 점으로, 현재 연료 상단 8m의 물을 채우고 있고 이동 시에도 2m 

이상 표면적과 떨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전력이 끊기더라도 폐연료의 

상부가 표면에 드러나기까지 1개월이 소요되고 해수 주입이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는 항상 수중에서 취급되어 방호복 없이 작업이 가능하

며, 시설은 지진 등을 대비해 특수한 지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직접처분 방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 처분의 방식이 재처리에 한정될 필요가 없었음. 핵확산 우려, 낮은 경

제성은 재처리 정책 폐기의 주요한 요인임

❑ 폐기물 관리는 장기 사업인 만큼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있는지? 폐

기물 관리의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력회사가 기금에 납부하는 재원으로 운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 33

◦ SKB의 비용 추계를 국가 부채청이 검토‧감사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금

이 충분한지 확인

◦ 처분장이 완전히 폐쇄된 이후의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데, 민간회사

가 수백 년의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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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ktiebolag) 개요

❑ 의의

◦ 70년대 원자력 발전사들의 합작회사로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및 방페물

처분사업 담당기관으로, 방폐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업무 실시

❑ 기능

◦ 원전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 저‧중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

◦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과 안전성 분석

◦ 최종처분장 등 신규 핵심시설의 건설‧허가 추진

❑ 규모

◦ Solna 본사 및 오스카르샴과 포스마크/외스트함마르 지사

◦ 약 500여명의 직원 채용 중

❑ 주요 시설

◦ 오스카르샴 CLAB(중앙집중형 습식 중간저장시설)

－ 운영유지 인력 약 100명, 허가저장용량 11,000톤(현재 8,000톤 저장)

◦ 포스마크 SFR(중저준위 최종처분시설)

－ 운영유지 인력 약 30명, 현재 약 63,000m2 규모(증설시 약 180,000m2)

❑ 자회사

◦ SKB International AB(해외 컨설팅 등)

◦ SKB Näringslivsutveckling AB(지자체 협력 투자 지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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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SKB 면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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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nanspolitiska rådet)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16:00~17:00

❑ 장소 :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사무실

(Fleminggatan 7, 112 26 Stockholm, 스웨덴)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Niklas Frank(니콜라스 프랑크)

사무국장, Mikael Hemlin(미카엘 헴린) 선임연구원

 

❑ 주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Niklas Frank(니콜라스 프랑크)

직 책
Deputy Head of agency

(기관장 대리)

주요경력

스웨덴 의회 재정위원회 근무

재무부 예산국 근무

국제통화기금(IMF)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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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사진

나 주요 내용

(1) 스웨덴 재정총량 관리에 관한 정책 수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흑자 목표, 지출 상한, 부채 닻(앵커), 지

방정부 예산 제약 등 여러 도구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이고 흑자 목표

가 가장 중요한 수단임

◦ 부채 닻은 직접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제시하는 장치에 해당

하고 지출 상한은 정부 내부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으나, 상한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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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목표는 특정 연도에 반드시 얼마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순환 전체와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예컨대, 높은 수준의 국제적 불확실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NATO 국방비 지출 상향 압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계산도 적용하나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이탈이 과연 합리적인지

를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숫자를 대조‧검증하는 것이 아님

◦ 실무상 흑자 목표는 총수지가 아닌 구조적 재정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이나 실업급여 지출 증가 등을 조정해

서 보고 총수지는 경기대응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임

 

❑ 흑자 목표는 의회가 결정한 정치적 약속에 가까운 것이고, 기술적인 의

미의 법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

는 것은 아님

◦ 흑자 목표는 이해와 약속, 폭넓은 정치적 합의,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

동 위에 있는 것임

◦ 유럽에서는 보다 ‘법률적으로’ 이 규칙이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 정확한 위반 기준은 무엇인지,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묻지

만 스웨덴은 이를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고 보고 있음

  

(2) 스웨덴의 견고한 재정건전성 확립 요인

❑ 역사적으로 스웨덴은 OECD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공공부문 규

모가 컸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이와 유사함

◦ 2000년 조세수입은 GDP의 50%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41%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조세부담이 큰 편임

 

❑ 국가부채 규모가 크지 않고 국가부채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지출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보유가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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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본소득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 배당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금융자산이 크므로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르

면 스웨덴에는 순이익이 될 수 있음

  

❑ 1990년대 초 스웨덴은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매우 심각

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강한 재정 긴축과 구조개혁을 수행함

◦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함

◦ 최근 스웨덴의 연금 논쟁은 오히려 연금제도가 만들어내는 흑자가 크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70~80년대에는 강한 재정책임 문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이 위기 

이후 정치권이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음. 다른 유

럽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부 수입은 물가와 소득에 연동되는 반면, 지출은 연동되는 구조가 아

니므로 자동적으로 재정수지나 잔여 재정여력이 발생하는 구조가 마련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기 쉽게 만듦

◦ 이 매커니즘을 통한 재정 공간은 약 매년 정부 총지출의 3%, GDP의 

0.5% 수준임

◦ 정치권에 아무런 재량을 주지 않는 예산제도는 장기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움. 정부나 의회가 재정준칙에 묶여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 되면 이런 제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재정준칙이라는 제도는 의회가 그것을 유지하려는 의지보다 강할 수 

없으므로, 재정준칙은 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촉진하면서도 정치권이 

그 범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설계되어야 장기적

으로 유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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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절차

❑ 위원회는 한 달에 1회 정도 보고서의 내용을 논희하는 회의를 하는데, 

본문 작성의 90%는 상근 직원들이 위원회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음

◦ 형식적으로는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달고 보고서에 소수의견을 적을 권

리가 있으나, 가능하면 이를 회피하려고 하며, 실제 소수의견이 붙은 

적은 없음

◦ 위원회가 공동의견을 내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견이 너무 

크면 아예 덜어내는 경우도 있음

  

❑ 재정 틀이 잘 준수되었는지, 재정정책이 경기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조

정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노동시장, 성장, 투자 등 다른 사항도 평

가할 수 있음

◦ 연례보고서에는 항상 들어가는 필수 부문이 있고, 이외는 해마다 달라

지고 있음

◦ 정치적으로 의미 있고 공론장에 던질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고르고자 함. 예컨대, 최근 보고서에는 전

쟁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음

(4) 보고서의 의미와 기능

❑ 유럽 차원에서는 독립기관이 예산 결정 전에 의견을 내서 이를 의사결

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사후평

가에 가까움

◦ 예산이 결정된 후에 ‘현명한 조언자’와 같이 이번 예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며, 다음에는 이것을 참고하라는 식임

◦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평

가를 제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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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연례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재무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음

◦ 학술세미나 형식의 외부 인사 초청 행사도 실시하고, 보고서는 웹사이

트에 공개하며 언론보도를 위한 기자회견도 열고 있음

◦ 올해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시했고, 선거가 있는 해여서 언론

의 관심을 많이 받았음

❑ 정부는 비판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야당이 의회에서 불편한 질

문을 던질 때 우리의 보고서를 활용함

◦ 이것이 법 위반을 적발해 제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봄 정부

가 우리의 보고서에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음

◦ 공식 답변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독립재정기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함

❑ 형식적으로는 보고서의 독자를 정부로 상정하나, 실제로는 더 넓은 범

위의 독자를 가정함

◦ 비전문가라도 관심 있는 대중이라면 읽고 이해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언론을 통한 파급력이 우리가 정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방식에 해당

하므로 되도록 보고서를 비기술적이고 접근가능하게 서술하고자 함

◦ 규직이 형식적으로 깨졌는지, 숫자가 틀렸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

가 내리는 평가와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

(5) 정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 정부는 재정정책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보고 위원회의 활동이나 보고

서 내용 자체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음

◦ 재정정책위원회가 서술한 내용 중 사실관계의 오류를 확인하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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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음.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함

◦ 재정정책위원회는 정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이 없는데,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측‧전망기관인 국립경제연구소(Konjunkturinstitutet, KI)2)와의 교류는 

활발한 편임

◦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나 스웨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망기관임

◦ KI와 수시로 대화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특정 주제

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 유럽에서는 예산 평가 기관의 자료 접근권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계산을 검증하는 업무가 예산 평가 기

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자료 접근권이 중요함

◦ 정부가 수치를 조작해 예산 상황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지가 이 논의의 

바탕이 되는 문제이나 스웨덴에서 그런 징후가 보이진 않음

 

(6) 재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근 인력은 5명에 불과하지만 인원 보강계획은 없으며 대신 외부 전

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연금이나 기후 등 전문 분야에 관하여는 단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

용하여 특정한 보고서나 연구를 위탁하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과제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연간 약 100만 유로(약 16억원) 정도이고 외부 

전문가에게는 통상 건당 1만 유로(약 1,6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직은 약간의 수당이 있으나 대체로 명예직이고 주로 언

론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함

2)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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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재정정책위원회 개요

❑ 구성

◦ 위원 6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 지명위원회* 추천 및 정부 임명

* 스웨덴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국립경제연구소장, 통계청장, 국제재정평가원 원장

◦ 사무직원 5인
❑ 직무

◦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 검토‧평가
－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부합

－ 흑자 목표 및 지출 상한과의 부합 등

◦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 위원장

◦ Lars Heikensten(라르스 헤이켄스텐)
－ (‵95~‵03)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

－ (‵03~‵06)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 (‵06~‵11) 유럽회계감사원(ECA)

스웨덴 대표위원

－ (‵11~‵20) 노벨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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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스웨덴의 예산 과정

❑ 개관

◦ 정부 예산안은 춘계재정정책안(4월 15일)과 본예산안(9월 20일)으로 구분

◦ 의회 예산심의는 총지출 수준을 사전에 결정한 후 세부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세부지출내역을 결정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

 - 재정위원회가 27개 지출분야별 한도 및 총지출한도를 관할하며, 상

임위원회는 소관별 지출한도내에서 세부적 의사결정권한을 보유

❑ 예산 편성 및 제출

◦ 재무부는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조정하여 예산안의 총액지출한도와 

27개 분야의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한편, 4월에 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춘계재정정책안*을 의회에 제출

  * 경제 및 재정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향후 3~4년간의 경제성장 전망, 장기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

◦ 재무부는 의회에서 승인한 춘계재정정책안의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본예산 초안을 편성, 9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

❑ 의회 심의 및 승인

◦ (춘계재정정책안) 의회는 4월 15일까지 제출된 안을 심의하여 6월 중 의결

◦ (본예산)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은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지

출한도·분야별 지출상한·총수입을 결정하는 1단계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지출한도 내에서 세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2단계로 진행

 - 재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지출·분야별 재

원배분·수입 변화를 포함한 종합안을 제시하면 이를 본회의에서 11

월 20일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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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소관 분야 내 세부지출내역을 12월 중순까지 결정

❑ 결산 및 회계감사

◦ 스웨덴 중앙정부는 매년 4월 15일까지 연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

고, 의회는 춘계재정정책안과 함께 연간보고서를 심사 및 의결

 - 중앙정부는 전년도 결산결과 연간보고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

 - 감사원은 정부기관 및 중앙정부 연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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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스웨덴의 재정준칙

❑ 개요

◦ 1990년대 경제·재정위기로 인해 중기재정계획 등 재정준칙을 도입

하고 복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부채 축소

 - 1995년 EU 가입과 함께 EU 재정준칙의 준수 및 자국의 재정준칙으

로서 지출상한제도(1997년)와 구조적 재정수지준칙(2000년) 등을 

도입

◦ 중앙정부 흑자목표* 및 지출상한선 설정,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 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 목표 설정(2000년 도입 당시 2%, 2007년부터 1%)

* GDP의 0.3%

◦ 마스트리히트 조약(Masstricht Treaty)에 의거, 국가채무(GDP 대

비)를 60% 이내로, 재정적자(GDP 대비)를 3% 이내로 유지(EU 재

정준칙)

❑ 지출한도

◦ 지출한도는 의회에 의해 결정되며, 만약 승인된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회에 제안

 - 총지출 한도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한번 

설정된 지출한도는 수정되지 않는 것이 관례

◦ 분야별 한도는 다음 연도(t+1) 예산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27개 

분야 중 중앙정부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도를 미적용

 - 지출한도의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이자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분야에 적용되며, 노령연금 등 예산외 

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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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한도는 단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명목 한도로 설정

 - 경제상황에 따른 지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여유분을 두고 있

으며, t년에 예산의 최소 1%, t+1년에 최소 1.5%, t+2년에 최소 

2%, t+3년에 최소 3%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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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사무국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10:30~11:30

❑ 장소 :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회의장

(Konrad-Adenauer-Straße 1, 10557 Berlin, 독일)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독일 예산위원회 사무국) Wolf Björn(볼프 비욘) 사무국장 등 3인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양창석 입법관 등 2인

 

❑ 주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Wolf Björn(볼프 비욘)

직 책 PA8 Büroleiter(예산위원회 사무국장)

주요경력

1999.~2011. 독일 연방군 및 NATO 장교

2017.~2020.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담당관
2020.~2024.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담당관

2024.~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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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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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독일의 예산 과정과 예산위원회 사무국의 기능

❑ 독일의 예산 과정은 상반기 예산 편성과 하반기 예산 심사로 나누어짐

◦ 예산안 초안 작성, 계획 수립, 각 부처의 지출 한도 등의 협상은 정부

에서 이루어지고 7월 예산안 제출 이후 의회에서 심의를 진행

  

❑ 의회는 9월 초에 제1독회를 진행하고 예산안 초안이 연방하원 내 25개 

위원회에 회부되나, 협상의 주도권은 예산위원회가 쥐고 이외 위원회

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 예산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보고위원을 두어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하

며, 정부 내 협상,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위원회 내 챕터별 협상, 쟁

점 사항에 대한 최종 협상 순으로 진행됨

◦ 정부 내 협상은 ‘보고위원 협상’이라고도 부르며, 부처별로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개별 예산 항목을 조사하는 것

이고 예산위원회 협상 이전에 사전 작업 형태로 진행됨

◦ 보고위원 협상 결과는 예산위원회에 보고되는데, 이를 승인하는 과정

에서 예산위원회 내 챕터별(부처별) 협상이 이루어짐

◦ 이 과정까지 정리되지 않은 쟁점 사업은 ‘긴 칼의 밤(Night of the 

Long Knives)’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마지막 협상을 거쳐 확정되는

데, 협상 규모는 통상 예산안 전체의 10% 정도이고 시기는 세수 추계

가 나온 이후인 11월 중순 정도임

  

❑ 예산위원회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예산안은 연방하원 본회의에 부의되

어 11월 말 제2독회 및 제3독회를 거쳐 확정되고, 12월에 연방 대통령

이 예산법안에 서명하며, 차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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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감사 등 복수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위원회에 감사소위원회를 두는데, 감사 과정에는 연방감사원이 참

여하고 연말에 예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군 조달 전담 소위원회도 두고 있는데 비공개‧기밀로 협상하고 있어 

제한된 수의 의원만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함

◦ 대규모 국방비 지출 등 예산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여 실시됨

 

❑ 통상 예산위원회는 한 의회기 동안 약 120회의 전체회의를, 소위원회

는 각 30~60회 정도의 회의를 열고 있음

 

❑ 예산위원회 사무국은 사전회의 준비, 의제 초안 작성, 내부 결정 내용

의 문서화 등 회의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

◦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의 비용 소요 등을 일부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주된 역할은 아님

  

(2) 주요 문답 내용

❑ 예산위원회에서 수정되는 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정부 초안과 최종안의 차이가 꽤 나는데, 수정 비중은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로 보임.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5,250억 유로인데 이 중 200

억~300억 유로가 최종 협상 대상이었음

◦ 정부는 예산안에 일부 미해결 쟁점을 놔두고 이를 예산위원회에서 해

결하고 있음

 

❑ 보고위원이 어떤 기준에서 어느 부처를 맡게 되고, 누가 이를 지정하는지?

◦ 전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해당함. 경제부나 국방부처럼 큰 부처를 맡

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예산 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교체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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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위원과 책임 영역의 지정, 변경 등은 각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임

 

❑ 의회 차원의 심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예산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가 제출하고 의원실에서 심사를 주

도하고 있는데 의회가 정부를 통제한다는 관점에서는 심사 자원 배분

이 불균형함

◦ 의회 행정 영역에서 심사를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보고위원의 부처 내 협상 자체를 내실화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임

◦ 현재로서는 연정 소속 원내 교섭단체의 보고위원이라면 장관에게 정보

를 제공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고, 실제 보고

위원 협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짐

 

❑ 독립재정기구인 안정성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떤지?

◦ 안정성위원회는 세수 추계를 하고 국가 예산안의 구조가 지출‧수입 균

형 측면에서 국가가 감당할만한 수준인지를 측정함

◦ 예산위원회가 연방법을 다룰 때 전문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때 안정

성위원회가 참석하고는 있으나, 이들과 직접적인 소속 관계나 연결 관

계가 있지 않고 이들의 권고는 연방정부 재무부에 대한 것임

◦ 안정성위원회는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영향을 미침

 

❑ 최근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안 제출이 연례적으로 늦은 이유는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 첫 번째는 팬데믹 때문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2배 규

모에 달하는 신규 부채가 발생하였음

◦ 두 번째는 2022년 새로운 조합의 연립 정부 수립과 우크라이나 위기

로,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난민 및 우크라이나 구조‧지원 문제에 대

한 새로운 지출 소요가 발생하였고 연립 정부 내 각 정당의 지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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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음

 

❑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예산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 보고위원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고 이들이 

우리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보고위원 제도와 완비된 예산지원 기능을 갖춘 사무국을 동시에 유지

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예산안에 관한 유사‧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임

 

❑ 재정준칙과 부채브레이크 도입이 독일의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

쳤다고 생각하는지?

◦ 부채브레이크 조항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음. 다

만 최근 독일의 부채 규모 증가는 이례적임

 

❑ 예산안 제출 시와 연도 종료 시 세수 추계가 상이한 경우가 없었는지?

◦ 상이한 경우가 있었으나 큰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 독일은 조기 경보 성격의 세수 추계가 3월에 실시되고, 예산안 편성 

시 준거점이 되는데 이후 10월 예산안 최종 협상 직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개별 심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리려는 경우가 있는지?

◦ 각 위원회는 예산안 수정안과 제안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관철되는 경우는 드묾

◦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제안하기보다 자신들의 원내교섭단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우라도 반영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음

◦ 대부분의 예산 아이디어는 위원회 공식 회의에 오기 전 상반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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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반영되고 늦어도 보고위원 협의 과정에서는 정리되기 때문임

  

❑ 북유럽 국가들은 구조적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형태의 재정 규율을 가

지고 있는데, 독일은 그런 방식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역사적 배경이 다름. 독일

은 1980년대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제도에 도입하려는 정

치적 의지도 약했으나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는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독일은 일하는 세대가 기금에 돈을 납입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인출

하는 구조로 연금을 구성해서 현재 수지 균형이 맞지 않으나,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은 일찍부터 다른 구조를 구축했음

 

❑ 예산안의 조정 과정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정

부와 의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 연정 내부의 원내교섭단체와 야당과의 차이가 있음. 연정 측은 정부와

의 간접적인 접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야당은 접촉이 어려울 것임

◦ 대중은 협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비공개 회의가 일반적이며 때로 회의

는 기밀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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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개요

❑ 예산위원회

◦ 구성원 : 위원 42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 위원장 : 리사 파우스(동맹90/녹색당)

** 정당 구성 : CDU/CSU 14, Afd 10, SPD 8, 녹색당 6, DL 4

◦ 소위원회

 - 회계검사소위원회(18인) : 연방 예산 및 재정 관리 감사

 - EU 문제 위원회(13인) : 예산위원회에 회부된 EU 기관(이사회, 유

럽의회, 집행위원회)의 유럽 관련 제안에 대한 예비 검토 수행

◦ 관련 위원회

 - 재정위원회(14인) : 연방 정부 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의

회 통제

 - 비밀위원회(14인) : 연방 정보기관 재정 계획 심의

❑ 예산위원회 사무국

◦ 연방의회 사무처 의회‧의원 부문(P) 위원회 운영부(PA) 하위에 위치

 - 위원회별 담당 사무국이 배정되는 시스템(PA3~PA27)

◦ 의제 기획, 회의 준비·진행·사후관리, 대외 방문·면담 지원, 회의 

자료·기록 관리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실무 지원

 - 의사일정·회의 준비·자료 정리·회의 운영 지원·후속 조치·대정

부 연락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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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독일 연방의회 예산 과정

❑ 예산안 편성

◦ 예산안 편성은 연방재무부가 각 부처에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2월

에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편성 지침을 시달함으로서 시작

◦ 각 부처가 연방재무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3월 초)하면, 연방재무부

는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3월)

◦ 연방재무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하고(4월), 장관 수

준에서의 예산안 절충(6월)

◦ 연방내각은 정부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확정(7월)하고 의회에 제

출(9월)

❑ 예산안 심의   *연간예산법(예산법률주의 채택)

① 예산안이 연방상원 및 연방하원에 동시 제출

② 연방상원 1단계 심의: 예산안 접수 후 6주 이내 의견 표명

③ 연방하원 1차 심의: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 표명

④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⑤ 연방하원 2차 심의: 연방상원이 제시한 의견을 절충

⑥ 연방하원 3차 심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

⑦ 연방하원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연방상원으로 송부

⑧ 연방상원의 2단계 심의: 만약 채택된 예산안에 대해 연방상원이 동

의할 수 없다면, 예산안 수령 후 3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회부, 연

방하원이 다수결로 중재위원회의 개정 건의 기각 가능

⑨ 예산에 대한 서명, 비준, 공표: 연방총리와 연방재무부 장관이 부서

하고 연방 대통령이 서명하여 입법화되고 관보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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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 연방재무부는 연초에 연방회계감사원이 검사한 연방정부의 결산서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제출하여 상하원의 결산승인의 절차를 거쳐 

연방정부의 결산을 통과시 킴으로써 예산과정의 순환을 모두 종결

❑ 주요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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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독일의 재정준칙

❑ 개요

◦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StWG)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 연방과 주

정부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규율과 관련

된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 발생

 - 국가채무(GDP 대비)는 약 20% 내외(1960년대 말)에서 65.5%(2008

년)에 도달하였는데, 인구고령화, 세계화 과정에서의 실업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

 - 재정법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사이를 긴밀히 연결시키지 못하였고, 

불황기에 증가한 부채를 호황기에 감소시킬 명시적 의무 규정이 부재 

◦ 독일 정부는 장기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6월 헌법 개

정을 통해 채무제한제도(Schuldenbremse)를 도입

❑ 내용

◦ 헌법(GG) 제109조 제3항(‘차입 없는 재정균형의 원칙’)3)에 의거

하여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

 - 주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수지를 GDP 대비 0%로 달성해야 하며, 

경기변동을 고려한 공공재정 계획을 수립

◦ 정부는 불황기에 경기적 요인에 의한 적자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적

자가 지속적 부채부담으로 남지 않기 위해 호황기에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흑자를 의무화

3)  독일 헌법 제10장(재정)은 ‘연방과 주의 재정부담 방법 및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 지원’(제104조), ‘조세에 관한 

연 방과 주의 입법관할권’(제105조), ‘조세수입의 분배’(제106조), ‘재정조정’(제107조), ‘재무행정’(제108조). ‘연
방 및 주의 예산관리’(제109조), ‘다년도 예산, 총계예산주의 및 예산안 심의절차 등’(제110조-115조)으로 구성



72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 신규 차입이 GDP 대비 1%를 넘어서면 호황기(GDP 갭이 양수(+)

가 되는 연도)에 매년 0.35%씩 부채규모를 줄이도록 규정

◦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조하여 재정위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인 안정위원회(Stabilitȁtsrat, 독립재정기구)를 설립

참고4  2026년 독일 예산 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 유로)

프로그램명 액수

일반 공공서비스 153.140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30.156

사회보장, 가족 및 청소년, 노동시장 정책 245.090

보건, 환경,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5.104

주택,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4.639

식품, 농업, 임업 1.692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무역 25.292

교통 및 통신 21.403

일반재무 등 38.025

총계 5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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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14:00~15:30

❑ 장소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사무실

(Anna-Louisa-Karsch-Straße 2, 10178 Berlin, 독일)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염광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등 2인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양창석 입법관 등 2인

 

❑ 주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염광희

직 책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주요경력

2020. ~ 現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

2017. ~ 2020.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2016. ~ 2017.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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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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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개요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민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싱크탱크로, 2012년 설립 이후 200여명의 연구진과 2천만 

유로(약 300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성장

  

❑ 전기 중심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 산업, 수송, 농업 등 유관 분야를 

확장 중이고 독일 외에도 EU, 한국 등 30여개 국가와 연관된 프로젝

트를 추진 중임

 

❑ 독일 정부로부터 30~40%의 재원을 조달하고 60~70%는 민간 재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은 독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데, 독

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통상 

동남아 관련 활동으로 지출 중임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학술적이지 않은 형태로 대중과 정치권이 이해

하기 쉬운 표현을 통해 연구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정책 현장에

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수행함

 

(2) 독일의 발전원 재구성 전략 평가

❑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 완화, 경제적 편익 확대, 기후 보호가 독일 에

너지 믹스 정책의 중점 목표임

◦ 독일은 에너지원의 65~7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과 에

너지 구성 자원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을 논의할 때 경제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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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기후 중립화(화석연료 사용 중단)를 계획 중임

◦ 작년 독일 전력 소비의 55%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였음

  

❑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값싼 프랑스의 원자력 전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명확한 것은 아님

◦ 독일이 2023년 원전 가동을 완전 중단한 이후 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리

면서 전력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구입량이 늘어났고 2023년 이후 전

력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임

◦ 다만, 유럽 전력 시장에서 전원을 구분할 수 없고 오히려 겨울철에는 

난방 목적으로 프랑스의 전기 수입이 늘어남

◦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는 건축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라 상대

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나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은 의문이 있음

 

❑ 한국이 체코, 루마니아, 영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

라 에너지 다변화, 군사적 목적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신규 원전 논의는 쉽지 않음

◦ 최근 메르츠 총리의 발언(탈원전 실수)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이란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사

실이나, 체르노빌로부터 피해를 받은 역사적 경험이 신규 원전 논의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임

 

(3) 독일의 전력망 구축 및 스마트 그리드 전략 평가

❑ 독일은 주로 북쪽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있으나 남서쪽으로 산업 수요

가 몰려 있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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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에 BMW, 뉘른베르크에 MAN(만), 슈투트가르트에 벤츠, 에센에 

티센크루프 등 주로 남부와 서부에 전력 수요가 위치함

◦ 함부르크, 발트해 등 주요 풍력 자원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주요 산업이 농업이나 관광업에 해당하므로 북부의 풍력 자원

을 남부와 서부로 이송할 필요가 있음

◦ 오히려 독일 남부에 위치한 알프스 지역은 와류로 인해 균등한 전력 

생산이 곤란함

 

❑ 독일 정부는 10년 이상 간선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진행 절차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송전망 

건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계량기 보급과 시간별 전력량 계측이 핵심 요소

이나 독일은 미흡한 편임

◦ 시간에 따라 값싼 전기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스마트 미터(계량기) 보급이 일반적이나 독일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보급률(15~20% 내외)이 낮은 편임

 

(4)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평가

❑ 독일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별도의 NDC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

◦ 2045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5%까지 설정하였고, 

2030년까지는 부문별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량이 규정되어 있음

◦ 독일 정부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 총량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부문별로 구체적 감축량을 표시하는 것이 소관 부처의 책임을 

확인하기에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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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 프로그램 2026’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발표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재생에너지 활성화, 확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가 강조되고 있음

   

(5) 주요 문답 내용

❑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한 가전의 효율적 이용은 기계 설정에 따라 자동

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 한국의 스마트 계량기 보급률은 95% 이상이나 한전에서 구체적인 계

절별‧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율적 이용이 

제한됨

◦ 복수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전력사인 한국전력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서 개별 소비자의 효용은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가 가능함

◦ 독일은 전력 공급회사가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복수의 요

금제가 시행되고 있음

  

❑ 독일의 전력회사는 각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별도의 전력망을 구축하

는 것인지?

◦ 전력망은 단일하나 전력 판매 회사와 전력 생산 발전소가 다수로 구성

되어 장부상 구분하는 것일 뿐임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공급의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

해 ESS 등 전력 유연화 관련 논의도 진행되는지?

◦ ESS, 수전해 수소 생산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정부 지원이 아니라 전력시장 내부에서 이런 보완 작용

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려는 노력이 있는데, 예컨대 가격이 낮은 재생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전력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처분하는 형태와 같이 전력 유연화에 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 79

라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설계 ‧ 조정하는 것임

◦ 전력시장의 공급 주체가 단일화되어 있는 한국이 복수의 경쟁력 있는 

계절별 ‧ 시간별 요금제를 구축하는 경우 독일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무탄소 전원(원전‧재쟁에너지)은 전력 생산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이 문제이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을 폭넓게 설치해야 하는

데, ESS, 수소 생산 등 전력의 유연화를 통해 송전 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전력시장은 넓은 송전망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보니 전력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음. 수소 전환도 

산업 수요 등 활용처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임. 한국의 환경에서 전력

의 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지?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의 유동적 공급을 지나치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은 일종의 에너지 섬이지만 한전의 수요 예측에 따

라 발전량을 원활하게 조정해온 경험이 있고, 독일도 재생에너지 확대

에 따라 정전 등 유동적 전력 공급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재

생에너지 전원 비율은 55%이고 정전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에너지 저장 수단인 수소 생산뿐 아니라 암모니아를 통한 나프타 생산 

등 전력을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는 파워 투 엑스(Power-to-X)를 통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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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개요

❑ 개관

◦ 2012년 메르카토르 재단 및 유럽 기후 재단이 공동으로 설립

◦ 국제적인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과학에 기

반한 전략과 해결책을 개발하는 싱크 탱크

◦ 아고라 싱크탱크(Agora Think Tanks) 산하 구성기관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에너지전환), 아고라 인더스트리(산업전환), 아고

라 에그리컬쳐(농업전환), 아고라 베키야스벤더(운송전환)

◦ 민간재단 및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2024회계연도기준약1,900만유로(약330억원) 운영(비중: 민간96%, 정부4%)

❑ 논의 영역

◦ 재생에너지보급 : 자금조달의용이성및승인절차, 전력망인프라현대화등

◦ 무공해전력시스템 : 전력유연성, 안정적전력확보, 전력시장등정책수단

◦ 건물과열전달 : 에너지효율강화, 지역난방강화, 난방의전력화(히트펌프)

◦ 수소 : 전력화 불능 에너지 집약 분야의 수소 이용 확대

◦ 전환기 자금 조달 및 투자 : 탈탄소화를 위한민간 투자 동원(녹색 투자)

◦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 천연가스의 감축, 개발도상국의 역할 등

❑ 한국 담당

◦ 디미트리 페시아 이사 : 지역별 전력시스템 전환 업무 담당(2012~)

◦ 염광희 선임연구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웨덴 ‧ 독일  81

7  독일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16:00~17:00

❑ 장소 : 독일 경제에너지부 청사

(Anna-Louisa-Karsch-Straße 2, 10178 Berlin, 독일)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독일 경제에너지부) Ahlefeldt(알레펠트) 경제에너지부 국장 등 2인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양창석 입법관 등 2인

 

❑ 주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Frau von Ahlefeldt(프라우 본 알레펠트)

직 책
독일 경제에너지부 제2국 국장

(에너지효율 및 연구 부서

주요경력

2011. 경제에너지부 전력망 플랫폼 사무국장

2014. 연방하원 교섭단체(기민/기사) 부대표 경제에너지 자문관

2019. 경제에너지 제3국(전력 및 전력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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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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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독일 전력 정책의 과제

❑ 기후변화, 산업 경쟁력,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력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큰 과제에 해당함

◦ 전력망이 잘 구축된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배치하고 전력의 병목 현상

을 회피하려는 계획이 있음. 즉, 전력망을 먼저 확충한 뒤 전력 계통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향하는 방법임

◦ 해상풍력은 전력망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정당들은 육상풍력을 확

대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나, 숲에 육상풍력을 설치할 경우 환경적

인 측면에서의 반대가 있음

 

❑ 현재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우려점이 있으나, 부문별 규제보다는 

이점이 크다고 보임

◦ 지금과 같이 가스와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사람들이 배출

권을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단지 전력 가격을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함

◦ 난방, 운송, 소규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동유럽권의 생활비 상승이 우려되어 유럽 차원에서 

도입을 연기하였음

◦ 독일의 경우, 전기자동차 장려, 히트펌프 보급 등의 부문별 접근보다는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나 갑

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주요 문답 내용

❑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 중 어느 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놓

여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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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확충이 우선임.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은 전력망의 필요성

보다는 송전망의 위치와 지중화 여부였으며 구체적인 송전망 구축 계

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상 송전선 형태를 추진하기로 하

였음

   

❑ 지상 송전선 설치에 대해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가 어렵지 않았는지?

◦ 지역에 송전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맡겨 놓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

웠으므로 2011~2013년쯤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중앙 계획형으로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에서는 지중화 방식을 요구하였

음. 그러나 지중화를 하더라도 케이블이 어디에 매설되는지 보이기 때

문에 같은 형태의 지역 반대가 형성되었음

◦ 송전 요금을 재원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보상 제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고 농민단체와의 협상도 진행하였음

 

❑ 독일의 NDC 이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우 도전적인 과

제로 보임

◦ 주변 국가들은 2050년을 기후 중립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어 차이가 

있음. 예컨대, 정유회사가 독일이 아닌 네덜란드나 벨기에에 투자한다

면 투자비 회수 시간이 5년 더 주어짐

 

❑ 최근 독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은 어떤지?

◦ 오래 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은 계속 이어져왔

음. 후쿠시마 이후 그 과정이 더 빨라졌고 2023년 원자력 발전은 모두 

중단되었음

◦ 총리는 원전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보

다 적극적이며, 핵융합원자로나 SMR 옵션이 검토되길 바라고 있음. 

다만, 이것은 독일 정부의 합의된 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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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기요금이 자국 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위해 보조금이 붙은 전기요금을 도입하려고 하

나 EU 차원에서의 조건(전부 보조 금지, 조건부 보조, 제한적 범위에

서 보조)이 있어 한계점이 있음

◦ 산업계로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춰서 유연하게 이동하는 비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별도로 안정적인 전력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에너지 믹스의 일종에서 수소 사용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 2030년까지 10GW 전해조 투입 및 대규모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

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형편임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조의 유효한 

가동시간이 적어 수소 생산 비용이 높고 유럽 규정상 ‘그린 수소’가 되

기 위해서는 일반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임

◦ 그레이 수소는 기후목표와 맞지 않는 반면, 블루 수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르웨이, 걸프 국가, 일본 등이 파트너로 검토

되고 있는데,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덴마크는 도시 주변의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난방 수요를 처리하고 있

는데, 독일은 난방에 관한 에너지 정책이 어떤지?

◦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난방 확대, 대형 히트펌프 보급, 지열을 통한 

난방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석탄, 가

스로 운영되는 지역난방이 많음

◦ 다만, 산업지역은 오히려 산업체가 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

안하여 지역난방을 해결하기 쉬울 수 있음. 예컨대, 데이터센터는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열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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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독일 경제에너지부 개요

❑ 구 조

◦ 1장관, 4차관(2인은 의회 차관), 11개 부서, 6개 소속기관

 - 중앙관리, 유럽, 경제, 경제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 기후 행동, 에너

지 정책(난방 및 효율성, 전력 및 전력망), 산업 정책, 대외 경제 정

책, 디지털 및 혁신 정책, 중소기업

❑ 소속기관

◦ 카르텔 사무소 :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 합병 등 경쟁 제한 행위 규제

◦ 네트워크 기관 : 전기, 가스, 통신, 우편, 철도 등 소관

◦ 경제 및 수출 통제청 : 경제 개발, 대외 무역, 기후 보호, 회계사 감독 

등 소관

◦ 재료연구시험원 : 기술 및 화학 안전, 기준 공정 및 재료 등 소관

◦ 물리기술연구소 : 계측 기준, 국가 표준 등 소관

◦ 광물자원청 : 천연자원의 이용 및 보호 등 소관

❑ 주요 인사

◦ 장관 : 카테리나 라이헤

 - 2020~2025 Westenergie AG CEO

 - 2013~2015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차관

 - 2009~2013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차관

 - 1998~2015 독일 연방의회 의원(기민련)

◦ 제1차관 : 프랭크 웨첼(중앙, 열에너지, 전력, 산업, 경제안정 소관)

◦ 제2차관 : 토마스 스테펜(유럽, 경제, 대외 무역, 미래 기술, 중소기업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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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차관 : 기타 코네만(기민련, 2002~ 연방의회 의원),

스테판 루엔호프(기민련, 2017~ 연방의회 의원)

❑ 2026년 주요 예산

◦ 개  요

 - 예산 총액은 595억 유로로, 연방 일반회계 예산 255억 유로, 기후 

및 전환기금 295억 유로, 인프라와 기후중립을 위한 특별기금 46억 

유로로 구성

 - 주요 초점은 혁신 및 중소기업 육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및 

확대 등

◦ 혁신 촉진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25억 유로), 지역 경제구조 개선(6억 4,000

만 유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 혁신 프로그램(5억 5,800만 유로), 

산업 연구 개발(2억 5,000만 유로) 등

◦ 중소기업 강화

 - 견습생 교육 지원금(9,000만 유로), 사내 교육센터 강화(5,500만 유

로) 등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전환 확대

 - 건축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120억 유로), 수소경제 확대(30억 유

로), 배터리 셀 생산(5억 2,000만 유로), 경제 및 산업 탈탄소화(4억 

2,0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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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라운호퍼 IZM 연구소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10:00~12:00

❑ 장소 : 프라운호퍼 IZM(Institut für Zuverlässigkeit und Mikrointegration, 

신뢰성 및 마이크로통합) 연구소

(Gustav-Meyer-Allee 25)

❑ 참석 : (예산정책처)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4인

(프라운호퍼 IZM) 전략사업부 Dr.-Ing Andreas Middendorf(안

드레아스 미덴도르프) 공학박사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양창석 입법관 등 2인

❑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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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프라운호퍼 연구소 개요 및 한국과의 관계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1949년 설립 이후 현재 75개 연구소와 32,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

◦ 전체 예산 규모는 36억 유로이고 이 중 31억 유로는 산업체와의 계약

에서, 5억 유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고 있음

◦ 프라운호퍼는 연구와 응용개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기관이

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정부자금보다 산업계 

자금의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 기술이전, 창업, 시장 

도입에 관심이 많음

◦ 대학과의 협력도 강한 편으로 각 프라운호퍼의 연구소의 소장은 대부

분 대학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음

 

❑ 세계적인 기술 메가 트렌드를 순환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AI, 차세대 

컴퓨팅, 수소기술, 자원효율, 기후기술, 양자기술 등으로 보고 있음

◦ 프라운호퍼는 이에 맞추어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디지털 가치사슬,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등을 전략 연구 목표로 두고 있음

 

❑ 한국은 중요한 연구 협력 파트너로 4곳의 혁신 플랫폼과 1개의 대표사

무소를 두고 있으며, 과거 KAIST와의 협력 사례도 있음

 

(2) IZM 연구소 개요

❑ IZM 연구소는 1993년 30여명의 연구 인력으로 출발해 현재 450명 이

상 규모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전반을 다루는 연구기관으로 성장

◦ 연구소 재원의 75%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25%는 기본 재원에서 조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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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M 연구소는 웨이퍼 레벨 시스템 통합, 기판 집적,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성하고 있음

◦ (시스템 통합) 웨이퍼 위에 다른 웨이퍼를 올리고 클린룸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IZM은 패키징과 전기적 연결에 관한 사항을 연구

◦ (기판 집적) 제조된 전자부품이나 칩을 전자기기 위에 올리는 기술로, 

전통적인 회로기판뿐만 아니라 열가소성 소재 등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이를 구현하는 기술도 포함

◦ (신뢰성 평가) 시스템이 수명 동안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지 센서, 안

테나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등을 함께 연구

(3) IZM 연구소의 성과와 운영

❑ 섬유, 신분증, 의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만

들어가고 있음

◦ 고온‧고압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웨이퍼를 얇게 제작하여 섬유에 넣

는 방식으로 병원 의류나 소방복에서 활용해본 사례가 있음

◦ 기어 내부와 같이 고온과 오일이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리 소재 

전기신호 전달체를 제작한 사례가 있음

◦ IC칩 등을 목재와 신분증에 장착한 사례가 있음

◦ 발작 전 뇌의 전기신호를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거나, 신경 신호를 통

해 전자장치와 신경계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를 제작한 사례가 있음

◦ 차량에서 활용되는 초소형 통합 센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

차 진행하는 차량이 서로를 비추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는 조명 시스

템, 차량 내부 케이블 없는 충전 장치 등을 제작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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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시 일단 프라운호퍼가 특허의 소유권을 보유하나 시간이 경

과하면 낮은 비용으로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

◦ 연구소는 해당 특허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회사를 

무너지게 할 정도의 특허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음

◦ 2개의 스핀오프 기업 중 1곳은 성공적이었으나 1곳은 사업 모델이 작

동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음 
 

❑ 스타트업 기업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장비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

유 사무실을 제공 중임

◦ 독일 베를린은 낮은 생활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

업이 활성화된 지역임

◦ 사업기획, 제조, 설명회 등을 위한 공간, 기계,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일시적으로 제공

◦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연구소

와의 협업까지도 기대

◦ 통상 1달 이내로 사용하나 2년간 작업하는 케이스도 있었으며, 6~7년 

정도 해당 사업을 계속 유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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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프라운호퍼 IZM 연구소 개요

❑ 개요 및 연혁

◦ IZM은 신뢰성‧마이크로통합 연구기관(Institute for Reliability and

Microintegration)을 의미

◦ 신뢰성은 전자시스템의 신뢰성‧내구성‧환경 적합성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마이크로 통합은 다수의 칩을 엮는 패키징, 시스템 통합 등

을 의미

◦ 1993년 개소 이후 2010년 드레스덴 지소 설립 등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전문 연구 실시

❑ 인력 및 조직

◦ 베를린(본사)‧드레스덴‧코트버스(지사)에서 연구소 구축

◦ 2024년 기준 연구인력 460명, 매출액 약 4,500만 유로

❑ 주요 연구 분야

◦ 웨이퍼4) 레벨 시스템 통합

－ 3D integration, wafer-level packaging5) 등 반도체 성능 제고

◦ 시스템 통합6) 및 상호 연결 기술

－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는 이종(異種) 집적

◦ 환경 및 신뢰성 엔지니어링

－ 고온, 진동, 습도 등 가혹 조건에서 수명 예측·고장 분석·신뢰성 평가 수행

◦ RF 및 스마트 센서 시스템

－ 5G/6G 통신, 레이더·근접 센서 등

4)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로 원형의 판을 의미

5) 반도체 칩이 전자기기 본체와 전기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

6) 서로 다른 부품들을 하나의 작은 모듈이나 시스템 안에 최적으로 배치하고 연결하는 고도의 설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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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프라운호퍼 IZM 면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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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방문국 개관 ‧ 주요 동향 자료

1  스웨덴 주요 정치 ‧ 경제 동향

o 보수 연합 정부 정권 유지

Ÿ 2022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 연합 정부가 정권 유지 

- 보수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스웨덴민주당이 사민당, 좌파당, 환경당, 중도당보다 3석 앞선 176석 
확보로 내각을 구성,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

- 차기 총선은 2026년 9월 13일(일) 예정

o 주요 정책

Ÿ 에너지 정책 

- 2022년 9월 정권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 전환 

- 204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100% 無 화석연료 에너지’로 변경

Ÿ 원전 정책 전환 

- 제조업이 발달한 스웨덴은 전력 사용이 높은 편이며, 에너지 안보 고조, AI 산업 확대로 앞으로 
전력 소비 증가 전망

- 2035년까지 2,500MW, 2045년까지 최대 10,000M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도입 추진 
중(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 

- Vattenfall사(스웨덴 국영 전력업체로 원전 운영), 2035년까지 링할스(Ringhals) 원자력발전소 
부근 베레할브왜(Väröhalvö) 지역에 대형 원자로 2기에 맞먹는 출력을 갖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24년 9월 SMR 및 대형 원자로 입찰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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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지 경제 상황

Ÿ (경제성장률) 내수 회복 및 수출입 증가로 경기 회복 견인

- 스웨덴 정부의 낮은 공공부채 비율, 견고한 제도적 틀, 안정된 금융시장, 높은 R&D 지출, 경기부양책
으로 경기 탄력 전망
* 스웨덴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의 35.0%로 선진국 중 낮은 수준

- 중장기적으로는 고임금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성장 저해, 미국과의 상호 관세 15%로 대미 수출기업 
애로 여전 

Ÿ (소비) 내수 2.3% 증가 전망, 높은 가계 부채율로 소비 회복에 장기간 소요 

- ’25년 8월 기준, 민간 가계 부채율이 실질 가처분소득의 200%으로 당분간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Ÿ (산업생산) 

- 제조업 생산 8.8% 증가 전망이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 부담 여전

’25년 7월 27일 EU와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타결함에 따라 당초 위협되었던 최대 30%보다는 
낮으나 기업 부담 여전

- 수출기업이 생산 계획 조정에 신중하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 중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

Ÿ (대외교역) 

- (수출) 2024년 1,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2025(1~6월) 수출은 94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감소

- (수입) 2024년 1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 2025(1~6월) 수입은 86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감소

- 미국은 스웨덴의 상위 3위 교역국

스웨덴의 대미 수출 품목은 차량, 기계류, 제약, 철강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의 22%, 
철강·알루미늄은 총 수출의 3.5% 차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하락 또는 수출 감소 등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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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시장 특징

Ÿ 일찍부터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발달, 글로벌 기업 육성 및 산업 발전

- 볼보 등 세계 유수 자동차 3사(Volvo 승용차, Volvo 트럭, Scania)를 비롯,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강소기업을 보유한 제조업 강국

- ICT, 생명공학, 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기계, 제지, 광업 등 다양한 분야가 발달했으며, 다수의 
유니콘*을 배출한 스타트업 허브 국가
* Skype, Spotify, King, Mojang, Klarna, Kry, Einride, Voi, Evolution Gaming 등 

Ÿ 북유럽 진출 교두보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북유럽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통로

- 시장 규모 또한 주변국 관계 및 지정학적 접근성을 감안하면 노르딕과 발트해 3국을 포괄한 인구 
3천만의 고급 소비시장 허브(Hub)로 보는 것이 타당

- 60%를 상회하는 EU 국 교역비중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활용가능성 제시

o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0.05 10.12 10.19 10.25 10.5 10.5 10.7 10.7

명목 GDP 십억 달러 535.2 544.2 631.7 574.9 579.2 604.6 676.6 707.7

1인당 명목 GDP 달러 55,371 52,566 60,642 54,821 54,895 56,996 63,489 66,136

실질 성장률 % 1.6 -3.8 4.9 2.9 -0.2 1.0 1.8 2.2

실업률 % 6.4 8.5 8.9 7.5 7.7 8.4 8.5 8.2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 0.5 2.4 7.7 6.0 1.9 2.3 1.9

재정수지(GDP대비) % 0.6 -3.2 -0.2 1.0 -0.8 -1.5 -1.4 -1.1

총 수출 백만 달러 160,500 172,700 213,700 221,200 222,900 222,000 260,900 300,00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744 921 2,047 1,417 2,099 1,942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158,700 146,800 183,200 197,600 189,900 184,600 240,100 259,60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071 1,723 1,520 1,943 1,387 1,366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8 25.9 30.5 23.6 33.0 37.5 20.8 40.4

경상수지 억 달러 24.2 24.4 19.1 25.0 25.0 30.4 30.2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8.65 9.34 8.87 10.45 10.61 10.57 9.82 9.7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62 226 633 658 404 356 248 22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7 185 580 540 180 267 12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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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입 동향

Ÿ (수출 규모) 2024년 1,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출 9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Ÿ (수입 규모) 2024년 1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

-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입 8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

스웨덴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197.4 -0.8 195.7 -0.8 94.3 -6.1

역외수입 193.0 -4.8 189.0 -2.0 86.8 -8.7

무역수지 4.4 6.7 7.5

총 교역 390.4 384.7 184.1

자료: Global Trade Atlas(’25.9. 기준)

Ÿ (對韓 교역 동향)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수출입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규모 확대 잠재력 보유
*스웨덴의 주요 수출품(자동차, 기계류, 의약품 등)과 한국의 주요 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등)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형성 

- 스웨덴과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
*최근 바이오, 디지털 경제,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획 확대 모색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 견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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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스웨덴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366 -1.5 - 총 수출 809 -5.0
1 전기자동차 249 -40.0 1 전기자동차 305 93.5
2 무기류 34 13,663.8 2 무기류 64 0.0
3 기타자동차 72 -46.9 3 기타자동차 57 20.1
4 합성수지 48 -22.0 4 합성수지 35 15.2
5 타이어 39 8.9 5 타이어 27 1.9
6 아연도강판 40 57.2 6 아연도강판 25 32.6
7 축전지 46 75.6 7 축전지 25 0.4
8 자동차부품 56 -8.3 8 자동차부품 25 -35.4
9 집적회로반도체 42 -9.8 9 집적회로반도체 22 -15.9
10 의약품 42 -45.9 10 의약품 18 -21.8

o  주요 산업

Ÿ   산업기계류, 자동차, 전자 기계 및 장비, 광물 연료, 의약품 상위 5대 부문이 스웨덴 전체 수출액의 
51.2% 차지(2024년, 스웨덴 통계청) 

Ÿ   대외 교역액의 73%는 유럽지역 국가에 집중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독일, 노르웨이, 미국, 핀란드, 덴마크 등

- 수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2024년, World Bank)           

Ÿ   스웨덴 주요 기업

- 산업기계, 엔지니어링 : ABB, SKF, Alfa Laval, Atlas Copco

- 통신, 가전 : Ericsson, Electrolux

- 자동차 : Volvo, Scania

- 제약 : Astrazeneca (1999년 스웨덴 Astra사와 영국 Zeneca사 합병)

- 기타 : H&M(패션), IKEA(가정용품), Saab(군용 항공기), Tetra Pak(종이용기), Spotify(음원 
스트리밍), Klarna(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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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약황>
q 일반사항
• 국명 :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 면적 : 약 449,964㎢(한반도 약2배)
• 인구 : 1,061만명(2025) 
• 언어 : 스웨덴어
• 국경일 : 6월 6일
  ※ 對덴마크 독립전쟁 승리 후 Gustav Vasa의 스

웨덴 국왕 즉위 날
• 통화 : 크로나(SEK) (2026.2월 1 USD = 9.0 SEK) 

q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내각 : 중도우파(보수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 의회 : 단원제(349석), 임기 4년
  ※ 정당별 의석수
  - 보수계 : 보수당(68), 기독민주당(19), 자유당(16)
  - 극우성향 : 스웨덴민주당(73) 
  - 중도: 중앙당(24)
  - 사민계 : 사회민주당(107), 좌파당(24), 녹색당(18)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국왕(‘73.9월~)
 - 총리 : 울프 크리스터숀(Ulf Kristersson) 

(‘22.10월~) 
 - 외교장관 : 마리아 말머 스테네고드(Maria 

Malmer Stenergard) (’24.9월~ )

q 경제 현황 
• 주요 경제지표(2024, World Bank)
 - GDP(명목) : 6,037억불
 - 1인당 GDP : 57,118불
 - 경제성장률 : 0.8%
 - 실업률(2025) : 8.7% 
• 교역 (2025, 스웨덴 통계청)
 - 수출 : 2,083억불
 - 수입 : 2,005억불

q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59.3.11
 - 주스웨덴대사관 개설: 1963.7월
 - 주한스웨덴대사관 개설: 1973.7월
• 공관장
 - 주스웨덴대사 : 이형종 (‘24.1월~)
 - 주한대사 : 칼-올로프 안데르손(Karl-Olof Andersson 

)(‘24.10월~)
• 교역 : 35억불(2025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 : 14억불(승용차, 탄약 및 부품, 전기자동차, 핸드

폰, 등)
 - 수입 : 21억불(의약품, 상용차, 플라스틱제품, 원동기 등)
• 투자현황(1980~2024 누계, 신고기준)
 - 對스웨덴 : 144건, 11.8억불 (수출입은행)
 - 對한국 : 405건, 32.4억불 (산업통상자원부) 

• 재외동포 수 : 약 11,767명 (2025.6월) 
 - 재외국민 : 1,747명 
 - 시민권자 : 10,020명
• 최근 주요인사 교류현황
- ‘15. 8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앵커리지)
- ‘15. 9 Gabriel Wikstrom 보건사회부장관
- ‘15.11 Mikael Damberg 기업혁신장관
- ‘16. 2 Caroline Szyber 의회 민정위원장
- ‘16. 7 심재철 국회부의장
- ‘17. 7 임성남 1차관(한-스웨덴 정책협의회)
- ‘17. 9 Ann Linde EU·통상장관(ASEM 경제장관회의)
- ‘18. 2 Annika Strandhäll 보건․사회장관(평창올림픽 
         정부대표) / Carl XVI Gustaf 국왕(평창 올림픽) 
         / Margot Wallström 외교장관(평창 올림픽)
- ‘18. 3 Victoria 왕세녀(평창 패럴림픽)
- ‘18. 6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19. 4 Carl XVI Gustaf 국왕(비공식 방한)
- ‘19. 4 문미옥 과기부 1차관
- ‘19. 6 문재인 대통령(국빈 방문)   
- ‘19. 12 Stefan Löfven 총리 공식방한
- ‘20. 9  박병석 국회의장
- ‘20. 1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20. 12 Kent Härstedt 한반도 특사
- ‘21. 10 이인영 통일부장관
- ‘21. 10 Karin Wallensteen 총리실 외교차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 ‘21. 12 Robert Rydberg 스웨덴 외교차관
- ‘21. 12 Kent Härstedt 한반도 특사
- ‘22. 4  Andreas Norlén 스웨덴 의회의장
- ‘22. 6  Jan-Olof Lind 국방차관
- ‘22. 11 Hakan Jevrell 통상차관
- ‘23. 5 한덕수 국무총리
- ‘23. 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23. 6 이기일 복지부 차관
- ’23.11 Jan Knutsson 외교부 외교차관
- ‘24.3 Carl-Oskar Bohlin 민방위차관
- ’24.6 Peter Semneby 한반도 특사
- ’24.3   박병석 前 국회의장
- ‘24.9 Anna Tenje 보건사회부 고령사회보장장관
- ’25.3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25.3   석종건 방사청장
- ’25.5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25.10  Victoria 왕세녀
- ’25.11  이학영 국회부의장
- ’25.11  안규백 국방부장관
q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73.4월
• 공관 현황
 - 주스웨덴북한대사 : 심일광(대사대리)
  ※ ‘74.3월 주스웨덴 북한대사관 개설(북구 거점)
 - 주북한스웨덴대사 : 안드레아스 벵손(Andreas 

Bengtsson 대사(‘21.7월~)
 ※ ‘75.3월 주북한 스웨덴 상주 대사관 개설 
• 교역(2022, 북한 기준, KOTRA)
 - 수출 : 6,000불, 수입 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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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주요 정치 ‧ 경제 동향

o 주요 정부 기조

’25.5. 조기 총선 이후 기사·기민연합(CDU·CSU)과 사민당(SPD) 간 흑-적 연정 출범,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취임, 신정부는 경제 회복, 안보 강화, 디지털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법인세 감면(’25~’27),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디지털·기후 인프라 분야 5,000억 유로 규모 투자 기금 조성, 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하이테크 
분야 육성 등을 중점 추진

o 주요 추진 정책

Ÿ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산업용 전기 요금제 도입

-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0.5%에서 1%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 시행,이를 위해 
전기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가격을 최소 5센트(ct) 인하하는 것을 목표

Ÿ (재정 정책)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7) 개정 및 인프라·기후 중립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 헌법상 균형재정 규칙인 부채 브레이크를 개정하여 국방비 중 GDP의 1%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한해 채무 제한 
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 이는 전체 국방비가 아닌 초과분만 예외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 별도의 신규 국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

Ÿ (조세 정책) 법인세 감면 패키지 및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46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시행(’25~’27년)

- 연방 법인세율은 ’28년부터 매년 1%씩 인하하여 ’32년에 10% 세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

- 중·저소득층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율 및 방식은 논의 중이며, 연대세8)

(Solidaritätszuschlag)는 그대로 유지

Ÿ (디지털 및 국가 현대화 정책) 디지털·현대화 전담 부처 신설 및 인프라 확충

- ’25~’30년 동안 GDP 3.5% 이상을 디지털·IT 부문에 투자하여 AI, 로보틱스, 퀀텀 기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핵심 산업 중점 육성 예정

- 공공 행정·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전면적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디지털 신원체계(e-ID) 구축, 국가디지털 학습 

7)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 독일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균형재정 규칙으로 연방정부의 신규 차입을 GDP의 0.35% 이내

로 제한하는 제도. 단, 경기침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예외 적용 가능

8) 독일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21년 개정 이후 고소득층, 자본이득(예시 :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법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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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및 전자 의료기록 시스템 확산 정책 시행

Ÿ 6대 핵심 중점 하이테크 분야 적극 육성

-  총 55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명공학, 핵융합 및 기후 
중립 에너지, 기후 중립 모빌리티 등 6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

분야 주요 목표 세부 추진 계획

인공지능 ’30년까지 GDP의 10%를 
AI 기반 경제활동으로 창출

∙ 적용 산업 : 로봇·의료·자동차·화학·클린테크 전반에 
AI 도입 가속화

∙ 인프라 : EU 협력 ‘AI 기가팩토리’ 독일 구축, ’27년 중반 
가동 목표

∙ R&D : ’27년 국가 AI 연구 프로그램 착수
∙ 생태계 : ’26년 ‘KI-Flaggschiff’(연구소-대학-기업-스타

트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구축

양자 기술 ’30년까지 유럽 최고 수준 
양자컴퓨터 2대 구축·공급

∙ 기술 고도화 : ‘임무 중심 하드웨어 경쟁’으로 4년 내 스케일
링 달성

∙ 위성 연계 : ’25~’26년 연구용 위성 발사, 우주 기반 양자암호 
실증

∙ 실용화 : 양자 센서로 질병 조기 진단, 배터리 수명 모니터링, 
정밀 측위 등 응용 확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스마트·에너지효율 AI 
반도체 자립 및 세계 1위 칩 

생산 거점 목표

∙ 설계 역량 : ’26년 ‘칩 디자인 역량센터’ 설립, 팹리스 
생태계 강화

∙ 생산시설 : 첨단 팹 3곳+ 신규 유치로 공급망 내재화
∙ 기술 주권 : 글로벌 충격에도 핵심 부품 안정 조달 가능한 

주권 확보

생명공학
(Biotechnologie)

의약품 개발 주권 강화, 자원 
효율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 민관협력 : ’25년부터 신약·바이오소재 분야 민관합동투자
(PPP) 체결· 상용화 촉진

∙ 농업 혁신 : 현대 육종으로 기후내성·고생산성 신품종 개발
(식량안보 기여)

∙ 성과 가속 : 연구-산업 협업으로 ’26년 1분기 내 가시적 
첫 성과 도출

핵융합 및
기후중립 에너지

핵융합 분야 ‘세계 시장 리더’ 
및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

∙ 핵융합 : ’25년 말 독일 최초 핵융합 발전소 건설 실행 
계획 수립

∙ 재생 고도화 : 차세대 풍력·고효율 태양광·장주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개발 지원

∙ 미래 에너지원 : 지열·그린수소·Ptx(Power-to-X) 등 탄소
중립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후중립 모빌리티
’35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원재료 ➔ 
재활용) 완전 구축

∙ 배터리 혁신 : ’26년 ‘배터리 역량 클러스터’ 중심 차세대 
기술 R&D·상용화

∙ 대체연료 : 이퓨얼(e-Fuel)·그린 메탄올 기술 ’29년까지 
고도화·대량 생산 기반 확보

∙ 차세대 교통 : 하이퍼루프·자기부상·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물류 등 파괴적 혁신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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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경제 지표

o 수출입 동향

Ÿ (수출 규모) ’24년 총 수출은 1조 6,758억 달러(-1.6%)로 감소, 자동차와 전자집적회로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5년에는 미국의 관세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과 대외수주 감소에 따른 산업생산 둔화로 회복세가 지연되며, 
’25.6. 누계 수출은 8,597억 달러(+1.1%)에 그쳐 증가 폭은 제한적

Ÿ (수입 규모) ’24년 총 수입 1조 4,149억 달러(-3.6%)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내수 둔화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

- ’25.6. 누계 수입은 생산 및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7,4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Ÿ (무역수지) ’24년 무역수지는 2,6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흑자 기조 유지

- ’25.6.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1,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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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7,032 1.6 16,758 △1.6 8,597  1.1

수입 14,678 △7.3 14,149 △3.6 7,460 5.6

무역수지 2,354  152.2 2,610 10.9 1,137 △21.3

총 교역 31,710 △2.8 30,907 △2.5 16,057 3.1

자료: Global Trade Atlas(’25.9. 기준)

Ÿ (對韓 교역 동향)

- (수출) ’25.7. 누계 기준 5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자동차·전기차·의약품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수입) ’25.7. 누계 기준 1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반도체·장비 등 주요 품목은 부진했으나 
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첨단 수요 품목은 성장세 시현

- (무역수지) ’25.7. 누계 기준 약 65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기조는 지속됐으나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74억 8,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은 축소

한국의 對독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0,068 △9.4 10,317 2.5 9,037 △12.4 5,730 3.5

수입 23,615 7.4 23,611 0.0 22,292 △5.6 12,304 △5.5

수지 △13,547 - △13,294 - △13,255 - △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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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독일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9,038 -12.4 - 총 수출 5,727 3.5

1 자동차 1,305 -53.4 1 자동차 1,149 46.0

2 반도체 883 12.3 2 선박 및 부품 668 32.6

3 선박 및 부품 841 66.0 3 농약 및 의약품 561 41.7

4 농약 및 의약품 624 3.9 4 반도체 503 -7.8

5 자동차부품 585 0.7 5 자동차부품 327 -9.2

6 무선통신기기 535 13.5 6 무선통신기기 229 -26.3

7 고무제품 360 36.2 7 고무제품 208 -15.2

8 합성수지 346 23.7 8 합성수지 161 -28.9

9 건전지 및 축전지 216 -68.3 9 금속공작기계 122 5.7

10 금속공작기계 197 -10.5 10 수동부품 98 -0.7

o 주요 산업 동향

Ÿ 자동차

- (전기차 전환·시장 부진) 독일 자동차산업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

        * ’25년 상반기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시장 부진 등 글로벌 무역 마찰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부진,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

- (관세 영향) 유럽은 유럽산 수입차·부품에 15%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EU 고율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자동차 제조사의 긴축만으로는 상쇄 불가하다는 인식이 
확산

- (전기차 전환 지연 및 구조조정 여파) 독일 부품업계,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설비 매몰, 투자 실패 등으로 파산이나 인수합병 위기에 직면

- (중국발 가격경쟁·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가격전쟁 확산) 중국 BYD, MG, Geely 등 저가 브랜드
는 EU의 전기차(BEV) 고율 관세(최대 45%)를 회피하기 위해 PHEV 판매를 확대하면서 가격경쟁이 전기차에
서 하이브리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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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반기계설비

- (현황 및 전망) 독일 기계설비산업은 글로벌 경기와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5년 
글로벌 기계설비산업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과 위기 요인 속에서 운영 전망

-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기계설비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인력 부족 등 복합 리스크 대응 수단으로 디지털화 
투자를 확대할 전망

-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 전환(Training) 프로그
램도 확대되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본격화

- (공급망 재편과 서비스 사업 강화)  지정학적 갈등, 해상운송 차질, 물류 인력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리스크가 반복

Ÿ 전자산업

- (전반적 둔화) ’24년 독일 전자산업은 매출·수출 모두 둔화세를 보였으나, 자동차 전장·전력반도체 등 특정 
분야는 성장세 유지

        *’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기술 갈등 심화로 교역 불확실성 확대,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제조 원가 
부담 등

- (트렌드) 공급망 재편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전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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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약황>

q 일반 사항
•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도 : 베를린(약 367만명)
• 인구 : 8,377만명(2025)
• 면적 : 357,588㎢(한반도의 1.6배)
• 민족 : 게르만족
• 종교 : 가톨릭(25%), 개신교(23%), 이슬람교(4%), 

무교(44%), 기타(2%)
q 정치 현황
• 정체 : 연방공화제(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조 : 양원제(총 630석, ‘25.2월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 208석 / 
독일대안당(AfD) 152석 / 사민당(SPD) 120석 / 
녹색당 85석 / 좌파당 64석 / 남슐레비히 
유권자연합(SSW) 1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 총리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 상원의장 : 안드레아스 보벤슐테(Andreas 

Bovenschulte)
- 하원의장 :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
- 외교장관 :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q 경제 현황(2024, IMF)
• GDP : 4.68조불
• 1인당 GDP : 56,090불
• 경제성장률：-0.5%
• 실업률 : 3.4%
• 교역액 : 2.9조유로
  - 수출 1.59조유로
  - 수입 1.37조유로

• 화폐단위 : 유로화(EURO)
q 우리나라와의 관계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 1955.12.1(1958.8.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공관장 현황

- 주독대사 : 임상범 대사(’24.2-)
- 주한대사 :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대사(’23.10-)• 교역현황 : 309억불(2025, 한국무역협회)
- 수출 : 93억불(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 216억불(기타자동차, 승용차, 의약품 등)

• 투자현황 (2025.10월 누계, 신고기준)
- 對독 : 101.1억불(2,070건) / 기아자동차, 삼성전

자 등
- 對한 : 190.4억불(2,458건) / 알리안츠 생명, 

BASF 등

q 주요인사 교류현황
•방문

- ’95. 3  김영삼 대통령(국빈)
- ’97. 5  유종하 외교장관
- ’00. 3  김대중 대통령(국빈)
- ’02.11  최성홍 외교장관
- ’03.11  윤영관 외교장관
- ’04.10  이해찬 국무총리(비공식)
- ’05. 4  노무현 대통령(국빈)
- ’05.10  이해찬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06. 6  한명숙 국무총리(공식/월드컵 참관)
- ’07.10  송민순 외교장관
- ’09. 4  한승수 국무총리(하노버 산업박람회)
- ’11. 5  이명박 대통령(공식)
- ’12.10  김황식 총리(비공식)
- ’14. 3  박근혜 대통령(국빈)
- ’15. 2  윤병세 외교장관
- ’15. 6  윤병세 외교장관
- ’15. 7  윤병세 외교장관(유라시아친선특급폐막식)
- ’15.11  정의화 국회의장
- ’16. 2  윤병세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17. 2  윤병세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17. 7  문재인 대통령(공식)
- ’19. 2  강경화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20. 2  강경화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20. 2  강경화 외교장관(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 ’20. 8  강경화 외교장관(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 ’20. 9  박병석 국회의장
- ’21.10  이인영 통일부장관 
- ’22.10  권영세 통일부장관  
- ’23. 2  박진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 ’23.10  김영호 통일부장관  
- ’24.3  김진표 국회의장  

    - ’25.10  정동영 통일부장관  
•방한

- ’93. 3  콜 총리(공식)
- ’93. 7  킨켈 외교장관
- ’97.10  킨켈 외교장관
- ’98. 9  헤르초그 대통령(국빈)
- ’00.10  슈뢰더 총리(ASEM 정상회의)
- ’00.11    피셔 외교장관
- ’02. 6  라우 대통령(공식/월드컵 참관)
- ’06. 2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 ’08. 8  람메르트 하원의장
- ’10. 2  쾰러 대통령(국빈)
- ’10.11  메르켈 총리(G20정상회의)
- ’12. 3  베스터벨레 외교장관(핵안보)
- ’13. 5  크레취만 상원의장
- ’14.10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 ’15.10  가욱 대통령(국빈)
- ’16. 4  틸리히 연방상원의장(작센주총리)
- ’17. 9  슈뢰더 전 총리(자서전 출간)
- ’18. 2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공식/평창 

동계올림픽)
- ’18. 7  마스 외교장관(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 ’22.11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공식)
- ’23. 4  배어복 외교장관(제3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 ’23. 5  숄츠 총리(공식)

q 북한과의 관계
• 1990.10.3 통독으로 북한-동독 외교관계 종료
• 2001.3.1 외교관계 수립

- 주독일 북한대사 : 공석(박남영대사(’17.2-‘23.11))
- 주북한 독일대사 : 공석(‘20.3월, 주북한대사관 
잠정운영중단)

• 교역규모(독측 기준, 2020)
- 수출 : 90만 유로(전기전자, 자동차, 의약품 등)
- 수입 : 50만 유로(의류, 철강석, 석재류 등)


